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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주창하고 푸코주의(Foucauldian) 연구자들에 의해 정교화 된 ‘통치성(governmentality)’의

시선은 도시재생을 신자유주의적 공간 전략 또는 탈개발주의적･탈신자유주의적 공간 전략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통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지속가능

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통치화(governmentalization) 프로그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의 통치성이 영토화의 전략을 통해 대상 지역과 실천적으로 상호구성

됨을 보이고자 한다. 영토화를 통한 통치에 주목하는 이러한 관점은 도시재생이라는 통치담론과 프로그램이 국가공간 전체의 

통치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역적 특성과 자율적 작동원리를 영토화함으로써 작동 배경과 통치의 대상을 마련하고

실천됨을 보여준다.

주요어 : 도시재생, 통치성, 영토화, 세운상가, 을지로

Abstract : Beyond understanding urban regeneration as neoliberal urban development strategy or postdevelopmental/
postneoliberal strategy, the governmentality approach allows us to see urban regeneration as a governmentalization
program which aims to sustain the nation-state and civil societ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citizens’ autonomous
and voluntary cooperation by minimizing their critiques and resistances to government. In addition to this, this
paper focuses on how urban regeneration as a governmentalization program is constructed through the 
(re)territorialization strategy in the Sewoon Urban Regeneration Area, Eulji-ro. The governmentality approach
with an emphasis on (re)territorialization help us reveal that urban regeneration as a governmental discourse
and program arranges the subjects and spaces to govern by territorializing a specific locality and autonomous
operation principles rather than aims for governmentalization of the whole state space.
Key Words : Urban regeneration, Governmentality, (Re)territorialization, Sewoon Arcade, Eulj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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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래 서구의 도시재생은 탈산업화로 인한 도심공동화

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던 개념이었다(Bianchini 

and Parkinson, 1994). 그러나 한국에서 도시재생은 산

업도시나 대도시 중심지역의 쇠퇴 극복보다는, 서울시

의 ‘뉴타운 사업’과 같은 전면철거식 도심재정비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출구 전략’으

로서 정책적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조명래, 2013; 

신현준·김지윤, 2015). 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사

업의 형태로 구체화된 한국의 도시재생은 대안적 도시

재정비 정책이자 일종의 균형발전 방법론으로 각광받으

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같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

는 보편적 정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한국의 도시재생은 재개발과의 대비를 통해 

탈정치적 수사를 획득했지만, 실제로는 재개발의 변형

에 불과하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이영아, 2019). 이들 

비판적 연구들은 한국의 도시재생이 쇠퇴한 공간을 대

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잠재 지대의 상승

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명명하더라도 신자

유주의 공간 전략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한국도시

연구소 편, 2018). 일부는 도시재생사업의 강한 정부주

도성에 주목하며 ‘국가 주도 젠트리피케이션’에 해당한

다고 주장한다(신현준·김지윤, 2015). 또한 도시재생의 

경우 기존의 도시재개발과 달리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와 파트너십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 역시 Logan and 

Molotch(1987)가 제시한 전통적인 엘리트중심의 성장연

합과 구성원의 차이만 있을 뿐 또 다른 성장기계의 형성

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이영은, 2018).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은 여전히 

투기적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된 도시사회적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연

구들은 지역의 물리적 정비를 넘어선 경제적, 사회적, 환

경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통합적 재생을 위한 전략으

로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영아, 2019; 이나

영, 2020). 이것은 도시재생이 실제 공간을 구성하고 있

는 지역주민, 지역공동체가 도시재생 과정에 적극적이

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공간 생산 양식들과 차별적인 것으로 

인식된 결과이다(조명래, 2007; 이영아, 2019). 이렇게 거

버넌스 연구의 대부분은 이전 시기와의 차별성, 단절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민주적인’ 정책 실행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도시재생이 과거 발전주의적, 투기

적 도시화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적 연구의 대척점에 

선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재생에 관한 이분법적 시각

을 증폭시킬 뿐이다.

도시재생이라는 공간 재활성화 정책의 근거가 되는 

도시·지역 쇠퇴의 한국적 맥락이 서구와는 다르다는 

점, 이러한 한국적 맥락에서 도시재생 정책을 바라보고 

그 특성을 규명하는 상반된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은 한

국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을 넘어서는 재사

유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

여 본 연구에서는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

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도시재생이 지향하고 있는 본질

적 목적과 그 대상, 개입의 전략들을 문제화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자 한다. 통치성은 개인 또는 집단의 사고

방식과 행동을 인도하는 합리성과 각종 기예(art), 그리

고 그러한 통치화(governmentalization)의 결과로 형성

되는 특정한 주체성을 포괄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치성

의 시선은 국가, 법, 시민과 같은 전통적인 권력분석의 

축을 통해 도시재생을 도시재정비의 역사적 방법론 중 

하나로 규정짓기보다는, 특정한 지식과 담론, 합리성이 

도시의 사회공간적 권력관계를 관통하며 상호구성적으

로 형성된 계보학적 산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더 나

아가 본 연구에서는 통치화 프로그램으로 한국 도시재

생 담론과 정책을 규정짓는 과정에서, ‘영토화’의 논리와 

전략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통치 대상에 대한 

구체적 앎과 지식을 실천의 매개로 삼는 통치 프로그램

의 특성이 지역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재생담론과 재생

대상의 상호구성적 관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해명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즉, 한국의 도시재생이 정부주도의 정

책으로서 프로그램화되며 실체를 갖추어 왔다고 하더라

도, 그 실제 실천 과정은 재생이라는 담론이 가장 잘 작

동할 수 있는 ‘경계지어진’ 영토를 필요로 하고 동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통치 프로그램이 영토를 단순히 개

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토화된 지역성과 사

회관계를 스스로의 작동 배경으로 삼고, 그 영역의 내부

에 존재하는 통치의 원리를 자기통치의 기술로 환원하

여 대상 지역에 재투사함을 의미한다(Wang and Li, 2017).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세운상가 일대는 1980년대부터 

재개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재정비 사업이 진척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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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지연, 재검토를 거쳐 종국에는 2015년 서울형 도시

재생 선도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한국 도시재생 정책의 

등장 배경과 맥락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년

에 걸쳐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거쳐 온 사회

적·정치적·공간적 궤적들을 통치 프로그램으로 바라

보는 본 연구의 시도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전 세계의 

모든 도시재생을 관통하는 보편적 특징이나 성격을 규

명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2010년대에, 한국이라는 국

가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특정 도시재생 사업지역

에서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이 구상되고 실천될 수 있었

던 맥락과 과정을 추적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영토화

의 논리와 전략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II. 통치성과 영토화

1. 통치성과 도시재생

통치성에서의 ‘통치(government)’란 ‘품행의 인도(conduct 

of conduct)’라는 표현으로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다

(Dean, 2002; Foucault, 2007; 김동완·신혜란, 2016). 이

에 기초하여 ‘통치성’을 통치와 사고양식(mentality)의 결

합어로 볼 수 있다면(Foucault, 2007), 이는 통치의 대상

을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다

시 말해 ‘품행의 반경’을 규정짓는 일련의 지식·담론·

합리성·전략전술·기예들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Miller and Rose, 1990; Dean, 2002; Foucault, 2007; 

김동완·신혜란, 2016). 특히 통치성은 푸코가 전근대적 

주권국가와 구분되는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권력 작동

을 설명하기 위해 발명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

대, 전근대적 국가사회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권

력관계가 법정치적 주권을 기준으로 명백하게 수직적으

로 구분되었던 것과 달리, 근대국가는 평등한 시민주체

와 민주적 정치제체, 그리고 시장경제의 복합적 상호작

용을 담지하는 정치경제학 담론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전통적인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권자와 피통치자의 구

분을 흐릿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Foucault, 2007; Foucault 

et al., 2008). 따라서 자유주의 근대국가의 권력은 더 이

상 주권자로부터 피지배자에게로 행사되는 것이 아닌, 

복잡다단한 정치경제적 사회관계를 유동하는 흐름, 즉 

‘관계적 권력’의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김

동완·신혜란, 2016). 이와 같은 시선은 국가와 주체라는 

사회의 양극단에 놓여있는 요소들을 사회관계망의 특정

한 배치형태에서 발생되는 권력적 효과이자 결과로서 

동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했다(Foucault, 2007; Foucault 

et al., 2008). 무엇보다도 통치성은 자유주의 근대국가

와 같이 특정한 형태의 사회관계와 권력관계의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겨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치

성에 대한 분석은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사회현상이 특

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정당화·합리화·보편화

되며 실천되어 온 과정과, 그러한 통치적 합리성을 내면

화하여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수행해나가는 주체성이 형

성되어 온 과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Foucault, 2007; 

Foucault et al., 2008; Huxley, 2008).

이러한 통치성의 시선은 도시재생 정책을 제도적 공

간과 그 공간의 일상, 의례와 절차, 그리고 행위자들의 

행동(conduct)을 특정한 구체적 방향으로 조직하는 것

을 지향하는 일련의 ‘통치화 프로그램’으로 바라보게 한

다(Raco and Imrie, 2000). 여기서의 핵심은 다양한 담

론·법·제도·규범·전략·실천들의 배치와 작동 속

에서 도시재생이 하나의 장치(apparatus)로서 작동하며 

특정한 통치성을 내면화한 자율적 주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동시에 그러한 주체성이 담지하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담론을 탐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특정한 시

기에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지식과 담론의 체계, 그것의 

현실적 개입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되는 일련의 프로그

램, 그러한 기획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사회적 신

체’로서의 재생 주체의 형성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다(Raco and Imrie, 2000).

도시정책을 통치성의 시선에서 바라본 연구들은 도시

정책과 거버넌스의 체계를 특정한 배열의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통치 장치의 일환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의 정치적·행정적 타당성에 천착하던 기존 도

시 거버넌스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Raco and Imrie, 

2000; Dikeç, 2007; Huxley, 2008). 같은 맥락에서, 도시

재생이라는 공간적 담론과 실천을 대상으로 한 통치성 

연구들은 재생담론과 같은 ‘대안적’인 정치적·윤리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담론이 실제 실천 과정에

서는 통치의 대상을 기업가적 주체로 재생산하거나 국

가권력으로의 은밀한 예속으로 이어짐을 드러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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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박주형, 2013, 김지윤, 2015; 남수정, 2019). 이처럼 

‘대안적’ 도시담론과 정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통치성 

연구들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 국가권력에 감지되

고 분석되어 관리가능한 개입의 대상으로 재규정되고, 

특정한 통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전용되어 사회공간적 

관계망 속에 재배치·재구성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 담

론적·경험적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Rose, 1996; 조문

영·이승철, 2017).

그러나 도시재생에 대한 기존의 통치성 분석에서는 

통치권력의 개입 대상이자 동시에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통치적 수단으로 발명되고 동원되는 ‘사회적인 것’ 

자체의 공간성과 행위성에 대한 면밀한 고찰은 다소 결

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재생에 대한 통치

성 분석은 새로운 사회공간의 생산을 지향하는 공간정

책을 사례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의 대상이 되

는 지역의 사회공간적 중요성은 심도 있게 살피지 못했

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치화 프로그램으로서의 도시재

생을 능동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반면, 그 대상인 도시공

간이나 지역사회에게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조절의 대상

으로서의 역할을 상정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잠

재적 설정은 정책화·사업화된 재생 프로그램이 대상 

지역에 투사되어 지역공간과 지역사회를 상당히 일반적

으로 변형해간다는 과정적 이해로 손쉽게 이어질 수 있

다. 이처럼 정책분석에 있어 능동적 주체와 수동적 객체

를 구분하려는 관성은 도시재생을 통치 프로그램으로서 

재개념화하려는 본래의 목적에 개입하여, 이를 국가정

부의 은밀하고 정교하며 비가역적인 지배적 통치전략으

로 귀결시킬 위험성이 존재한다. 결국, 도시재생을 대안

적 사회공간정책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발전주의와 신자

유주의의 연장선으로 비판하려는 관점 모두를 넘어서려

는 통치성 연구에서마저도 도시재생을 보편적 공간정책

으로, 재생을 국가공간 전반을 관통하며 작동하는 일반

적인 담론으로 바라보는 관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책 통치성 연구의 사회공간적 재해석이 요구되

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치화 프

로그램으로 한국 도시재생 담론과 정책을 규정하는 과

정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전의 통치성 연구에서 상대

적으로 간과되어왔던 영토화의 논리와 전략에 주목하고

자 한다.

2. 도시재생 통치성과 영토화 전략

푸코는 영토(territory)를 법정치적·군사외교적·행

정적 차원에서 전근대적 주권권력(sovereignty)을 가능

하게 하는 매개로서 이해하고자 했다(Foucault, 2007; 

Foucault et al., 2008). 그러나 그는 유럽 국가들의 국경

이 안정되며 국가통치의 방향성이 외부 영토의 획득보

다는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의 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내치(police)’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보

았다(Foucault, 2007; Foucault et al., 2008; 유승호, 

2013). 따라서 국가의 영토가 더 이상 확장될 수도 축소

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과 조절의 대상은 개

인과 인구를 겨냥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신

체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규율(discipline)

권력과 인구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재생산을 겨냥한 생명

권력(biopower)은 근대국가의 권력체계를 설명하는 양

식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푸코의 논

의 속에서 영토란 결국 ‘인구’라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에 

의해 대체되어 온 것으로 해석되었다(Foucault, 2007; 

Elden, 2013). 이는 곧 국가의 역할이 군사·외교의 기술

을 통해 주권자의 법정치적 권력집행이 가능한 영토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에서, 환경(milieu)의 조절을 통해 

질병·실업·불확실성·사고·피해로부터 사회 내부의 

안전과 활력을 보존·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즉 영토를 대신하는 ‘인구’라는 규율과 활력증진의 

대상이자 목적이 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Elden, 

2007; Foucault, 2007; 도승연, 2009).

그러나 국가권력의 매개로서 영토와 인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듯한 푸코와는 달리, Braun(2000), Hannah(2001), 

Philo(2001), Legg(2005), Elden(2007; 2013) 등의 학자들

은 인구형성의 핵심 기술인 통계적 지식의 근간에 영토

가 자리하고 있으며, 인구문제의 개선은 언제나 영토의 

특성(qualities)과 관계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Elden, 

2007; Huxley, 2008). 영토와 인구가 불가분하게 얽혀있

다고 보는 이러한 관계적 접근은 영토를 단순히 경계 지

어진 지형이 아닌, ‘개인-인구-환경’의 복합체와 같이 이

해한다(Burchell et al., 1991; Elden, 2007; Huxley, 2008). 

푸코가 말하는 인구의 개념이 개인의 수적 총합을 넘어 

정치·경제·사회·환경과 연관된 복합적 개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인구와 영토에 대한 관계적 접근은 조

절(regulation)의 대상으로서 ‘인구의 발명’이 ‘영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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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Hannah, 2001; Huxley, 2008). 이는 법정치적 ‘지배(rule)’

를 강조하는 전근대적 주권권력이 근대적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복합적 작동인 ‘통치(government)’에 의해 

완전히 밀려나고 대체된 것이 아니라, 통치권력의 일부

분으로 흡수되었을 뿐 여전히 법과 제도의 형태로 작동

하고 있다는 푸코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Foucault, 

2003; 2007). 이는 다시 말해 영토는 국경의 형태로 고정

되고 멈추어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섬세하고 세밀한 조절

의 대상이자 통치권력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서 개

인·인구·환경을 포괄하며 간접적 개입과 과잉통치의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탈영토화-재영토화 되어오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푸코의 관심이 ‘영토 국가’에서 ‘인구 국

가’로 옮겨 간 것은 실제로 인구의 개념이 영토의 개념을 

대체해 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국가영토와 국민을 분

리하여 바라보는 기존의 시선으로는 근대 국가권력의 

작동원리를 온전히 해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인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Legg, 2005).1) 통치 대상에

게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관계적 권력망에 자발적으로 

배치되도록 인도하는 통치권력의 경계는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하는 주체와 그렇지 않은 대상, 즉 통치가능한

(governable)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의 사이에 그어진

다고 할 수 있다(Rose, 1996). 통치로 매개되는 권력관계

의 체계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다수의 개

인들에게서 어떠한 일련의 동질성과 규칙, 순환을 발견

함으로써 근대적 인구가 발명된다고 할 때, 이는 동시에 

그러한 동질성을 가능케 하는 물질적·담론적·제도

적·문화적 조건에 테두리를 긋고 영토화하는 작업이기

도 하다. 따라서 (자유주의)통치성 개념이 담지하고 있

는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복합적 작동과, 자율적 주체

를 형성하는 생산적인 능력은 영토화된 관계적 권력망를 

통해 실천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치적 권력관계를 영토화 작업을 통해, 영토화된 사

회관계를 매개로 작동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국

가, 법, 시민과 같이 전통적인 권력의 소유주체를 거부하

는 통치성의 시선을 보완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도시재

생이 정부주도의 정책으로서 체계화되며 실체를 갖추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실천 과정은 재생이라는 담론

이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경계지어진’ 영토를 필요로 

하고 동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과 영토화 전략

의 상호구성은 특정한 영토를 단순히 개간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지역’이라는 비정상적 영토

를 식별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재생이라는 일련의 ‘공간

적 정상화’ 전략이 실천적 개입의 타당성을 갖추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동완, 2019). 또한 철거식 재개발

보다 재생을 개입의 전략으로 선택해야 하는 당위로서 

지역의 장소적 특수성 또는 ‘구조화된 응집(structured 

coherence)’을 포괄하는 공간적 사회구조를 통치가능한

(governable) 대상으로서 영토화하는 작업을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기도 하다(김동완, 2019). 나아가 지

역 재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도시재생이라는 

특정 정책의 형태로 국가권력 내부에 공식화되는 과정

은 도시재생 정책을 권력관계적 효과로서의 국가를 구

성하는 통치 프로그램의 전략적 일환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Wainwright and Robertson, 2003; 정학성·

김숙진, 2020). 결과적으로, 영토화에 대한 재해석을 포

함하는 통치성의 시선은 권력을 능동적으로, 영토를 수

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이 둘이 복잡한 관계적 권

력망에서 상호구성되며 도시재생과 같은 특정한 담론과 

실천전략의 복합체를 실천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결절

로서 재개념화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국가정부나 시민사

회, 법과 제도의 거버넌스적 전환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을 규명하고자 시도해 온 기존의 연구방법론과 차별점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치 프로그램으로서의 도시재생과 

그 영토화 전략의 관계에 주목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의 분석 축을 제안한다. 첫째, 관념적 담론에 머물던 도

시재생이 다양한 계산과 분석의 기술을 통해 도시공간

의 내부에서 ‘쇠퇴공간’을 식별해 내고, 실재적인 재생의 

대상이자 수단으로서의 ‘지역적인 것’을 발명하며 스스

로의 작동 배경을 획득하고 현실에 개입하는 정책으로

서 구체화 될 수 있었던 맥락, 요컨대 ‘통치가능한

(governable) 공간’을 식별하고 통치의 대상으로 공식화

하는 과정에 주목한다(Rose, 1996). 이러한 과정은 도시

재생 정책의 행정적 영역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실제

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영역을 구분하

고 분류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통치가능한 공간은 정책과 제도의 형태로 공식

화되며, 동시에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개입의 기술을 

마련할 계기를 갖추게 된다. 둘째,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그 실천적 양식으로서의 각종 ‘통치의 기술’들을 동원하



정학성 · 김숙진

- 538 -

여 대상에 개입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이질적인 구성 요소와 장치들을 재배치하고 재영역화함

으로써 인도되는 특정한 주체성, 다시 말해 한국 도시재

생이 지향하고 있는 ‘재생의 주체’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

고자 한다(Raco and Imrie, 2000; Foucault, 2007; 최명애, 

2016).  다만 한국 도시재생의 사례에서, 이러한 개입을 

국가와 같은 주권자가 주도하는 권력의 이양 과정이나 

오히려 그 반대로 권위적 국가정부의 억압적인 지배에

서부터 지역사회나 지역공동체가 해방되고 주체성을 획

득하는 것으로 일반화하지는 않는다(정학성·김숙진, 

2020). 이러한 시선은 거버넌스와 같은 새로운 수평적이

고 협력적 정책모델과,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를 적극적

으로 내면화한 도시재생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를 지원

하기 위해 투입되고 배치되는 유무형의 장치들의 집합

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대안적 공간전략으로 받

아들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김지윤, 2015). 이는 

재생의 대상을 자율과 책임의 영역으로 재편함으로써 

정부권력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자율적으로’ 작동하

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근대국가의 자유주의

적 통치 권력과 지역자치·지속가능성·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는 한국 도시재생의 지향점, 그리고 그에 내재된 

발전국가의 관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영토화의 논리 속

에서 밝혀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셋째, 영토화된 통치 

프로그램이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는 순간에, 그러한 위

기를 오히려 스스로의 작동 영역과 대상을 확대할 수 있

는 기회로 바꾸어내는 재영토화의 작업에 주목한다. 즉, 

통치에 대한 저항을 권력에 대한 저항이 아닌, 더 성공적

인 통치를 위한 저항으로 둔갑시키는 성찰적인 권력으

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

나 동시에 이러한 재영토화의 과정에서도 도시재생은 

여전히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지역적인 것의 동원을 필

요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담론과 도시재생 프

로그램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III.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의 통치성과 

영토화 전략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세운상가군(세운상가·청계상

가·대림상가·삼풍상가(현 삼풍넥서스)·풍전호텔(현 PJ

호텔)·신성상가·진양상가)과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하 

세운상가 도시재생지역)이며(그림 1), 시간적 범위는 이 

지역이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시범사업으로 지정된 2015

년부터 2020년 말까지이다. 세운상가군과 그 일대 영세제

조업 밀집지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재개발 논의

가 이어져왔다. 이러한 재개발 논의들의 대부분은 남북으

로 길게 뻗어 있는 상가군을 철거하여 북으로는 종묘, 남

으로는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그 주변 지

역은 도심 CBD의 역할에 맞게 고층의 업무지구로 재개발

할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송아라, 2019). 2006년 세운상가

와 주변부 일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약

칭: 도시재정비법)에 의거하여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해당 지역이 소규모로 잘게 쪼개진 필지·구

역과 그만큼 복잡한 토지주·건물주·세입자들의 권리관

그림 1.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도

* 네이버 지도 위성지도에 저자가 해당 지역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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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인해 의견합일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재개발이 

지연되어오던 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구역과 블록

들을 통합하고 서울시의 주도 하에 블록 전체를 일거에 

개발하는 통합개발안이 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제안

되었다. 그러나 1단계 구역 재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과

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고도제한 강화 요구, 용산참사로 

촉발된 강압적 철거식 재개발의 사회적 문제화, 국제금융

위기로 인한 부동산 투자심리의 위축과 같은 예상하지 못

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결국 통합재개발방식으로 진행되

던 일대 재정비사업 전체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히 세운상가 재정비사업의 위기였다기보다

는, 발전주의 근대화 시기부터 이어져 오던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도심재정비 담론 자체가 직면한 위기라고 

할 수 있었다. 서울시 재개발 담론의 위기에 종지부를 찍

은 것은 2011년 서울시장 교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의 발표였다(조명래, 

2013). 서울시의 새 행정부가 토건지향적·신자유주의

적·권위적이었던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와의 적극적 대

비를 통해 스스로의 정치적 합리성을 획득하려고 시도했

다는 점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은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담

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지난 40년간의 정비사업은 …… 개발과 성장이라는 

시대적 이념하에서 필연적 산물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가

슴 아픈 …… 소유자와 승자만의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였

습니다. …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시민의 기대를 빌려 

행정과 정치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선심을 쓰듯

이 (재정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된 부분이 있고, 최근에

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러한 내재된 구조적 문제

점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

니다. …… 무엇보다 앞으로는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

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

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2)

(조명래, 2013:28-29에서 재인용)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던 도시재생 R&D사업이 2012

년 마무리되고, 서울시 행정부의 교체를 비롯하여 2012

년 총선 이후 ‘도시재생’ 담론이 본격적으로 국가적 정책

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은 이의 

공식적인 결과물이었다(조명래, 2013). 이후 법적 시행령

과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이 공표되며 서울시를 비롯

한 각 지방정부는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서울특별시, 2017).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담론이 과거의 ‘일률적 전면철거’가 아닌, 주민의 삶과 지

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을 표방한다는 

점(서울특별시, 2015), 그리고 도시재생정책이 기존 재개

발정책과 대비하여 우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서울시 행정부의 반개발주의적인 정치적 합리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의 대상지역은 재생

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 요컨대 지역성·

공동체성·낙후성이 공존하는 동시에, ‘죽어가고 있으면

서 살려낼 수 있는 장소’로서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했다.

1. 비정상공간의 식별과 ‘지역적인 것’의 발명

이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낙후

와 쇠퇴의 정도가 심하면서도 각종 이유로 인해 철거식 

재개발이 지연되어 오고 있던 세운상가 일대의 제조업 

밀집지역은 서울시의 재생담론에 의해 적극적으로 재조

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업은 두 가지 맥락에서 진행

되었다. 먼저 세운상가군 철거가 백지화되며 남북 1km 

길이로 뻗은 이 건물군의 새로운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

가 이어졌다. 세운상가군은 2010년을 전후하여 재정비 

담론이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제거해

야 할 흉물’ 에서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보존해야 할’ 

근대화기의 건축유산으로 새롭게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이두호, 2011). 사실 세운상가군의 건축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다른 행위자들을 압도해 온 발전

국가적 관성과 재개발을 통한 공간효율과 지대의 극대

화를 추구했던 기업가주의적 도시정부의 시선이 맞물리

며 세운상가군의 보존가치에 대한 논의는 개발추구적 

권력의 시선의 외부에서 주변화된 채 머물고 있었다. 그

러나 ‘도시공간의 정상성’을 규정하는 규범적 담론이 재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며 세운상가는 낙후하고 실패

한 건축물이자 도심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

라, 도시의 남과 북을 이어낼 수 있는 ‘연결의 잠재력’, 

단절된 공간들을 연결시켜 새로운 사건과 장소들을 만

들어낼 수 있는 ‘생성의 잠재력’, 그리고 ‘모든 것을 제조

해 낼 수 있는’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네트워크가 층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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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온 역사와 현재를 포괄하며, 심지어는 앞서 말한 모

든 잠재력을 흡수하여 무엇으로든 현실화될 수 있는 장

소로서 ‘다양체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장소로 재평가되

기 시작했다(이종호, 2013; 서울연구원, 2013에서 재인

용). 이러한 세운상가군을 바라보는 시선의 급격한 전환

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제조업의 재발견 작업으로 자연

스럽게 이어졌다.

세운상가군을 중심축으로 한 주변 지역에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오고 있었다. 을

지로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전기전자·기계·금속 중심

의 제조업체들이, 남쪽에는 인쇄업체들이 밀집하여 견고

한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김용창, 1997). 발

전국가의 개발주체들은 조감도적 시선에서 도시를 내려

다보며 수도 서울을 하나의 유기적인 도시로 만들어내고

자 했고, 이러한 발전주의적 공간권력을 담지한 서울시

는 세운상가 일대의 모든 업종과 업소를 ‘도심부적격’시

설로 지정하여 도심 외부로의 이전을 유도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심한별, 2013).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실제 

재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이 고밀도의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복잡한 권리관

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부터 일

찍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과 환경개선이 지속

적으로 제약되며 영세한 제조업체들의 산업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어왔기 때문이었다(송아라, 2019). 결과적으

로 세운상가군과 그 일대의 제조업 밀집지역은 국가정부

와 지방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축출의 대상으로 규정되

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의지에 역행하며 현

재의 위치에서 지속될 수 있었다(심한별, 2013).

그러나 재생담론이 부상하며, 세운상가와 을지로 일

대의 제조업 밀집지역은 어느 순간부터 ‘도심부적격’ 업

종과 시설의 공간에서 ‘도심 특화산업’이 배태된 공간으

로 재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장소의 보존 논

리를 넘어, 세운상가 산업생태계가 갖고 있는 역사성·

생산의 유연성·자발적 공동체·축적된 유통망·체현

된 노하우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잠재성을 현실

화함으로써 ‘도심경제의 활성화’라는 보다 거시적 목표

로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공간전략의 표현이기도 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지역의 물리

적 쇠퇴와 낙후는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

었지만(서울역사박물관, 2010), 이는 ‘담론을 전복하는 

담론’으로서의 재생담론이 등장하고 나서야 도심 부적

격 업종이라는 ‘오명’을 벗고 ‘활성화해야 할 대상’으로 

새롭게 개념화되고 나서야 정책의 대상으로 공식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는 세운상가군과 일대의 산업생태계라는 지역자산, 

또는 ‘지역적인 것’이 재생이라는 새로운 공간담론을 담

지한 정부권력의 시선에 포착되며 재생의 잠재성을 보

유한 대상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재생의 실현을 위해 필

요한 도구로서 공식화되고 ‘발명’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

다. 또한 담론적 논의에만 그치던 한국의 도시재생이 현

실에 개입하는 통치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고 작동할 

수 있는 계기, 즉 ‘통치가능한(governable) 대상’을 발견

하고 발명하며, 생산해내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Rose, 1996). ‘통치권력’은 무에서 유를 그리거나 

창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치밀한 관찰과 조사를 통

해 통치 대상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작동원리와 존재

양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체계화·지식화·담론화함으

로써 통치의 원리로 재생산해낸다고 할 수 있다면(박주

형, 2013), 세운상가군과 산업생태계가 재조명되는 과정

은 이미 존재하던 지역의 요소들이 새로운 지식과 담론

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용도·활용법·조합형이 

창조되는 ‘발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

게 재발명된 지역적인 것이 바탕이 되며, 세운상가 일대

의 지역적 특성은 ‘도심의 중심축’, ‘역사문화자원’ ‘도심

산업경제’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규정되었

다(서울특별시, 2015). 공식화된 지역성은 곧 지역의 외

부와 내부를 구분짓는 상상의 경계가 되었다. 정부권력

의 개입 없이도 ‘자생적으로’ 작동하는 제조업 산업생태

계는 그 경계의 내부에 동일성의 논리를 더했으며,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의 세운상가군은 그러한 경계지어진 지

역성의 물리적 아이콘이자 표상으로 자리잡았다. 이처

럼, 지역적인 것의 발명을 거치며 도시재생 담론과 지역

의 영토성은 상호구성적으로 작동하고, 실천적인 개입

의 프로그램으로서 공식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만들어내

는 기틀이 되었다.

2. 지역의 거버넌스화, 지역의 주체화

통치가능한 대상을 스스로의 내부에 포함시키며 도시

재생 담론은 현실에 개입하기 위한 더 정교하고 구체화

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

획의 변경은 세운상가 일대 지역을 규정하는 권력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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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치화되기 시작했음을 예증하는 것이었다. 변경안은 

도심을 재창조하기보다는 재활성화하고, 전면철거를 통

한 신도심 조성보다는 유연하고 점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성과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이는 정부보다는 

민간, 특히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담론의 전회를 포괄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세운상

가군의 ‘존치’와 산업생태계의 ‘활성화’가 재정비계획의 

명시적 목적으로 새롭게 나타났으며, 세운상가군을 재정

비촉진구역에서 해제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공간

적 분리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변경안에서는 세운상

가 일대 촉진지구의 구역단위를 171개의 중소규모 구역

으로 분할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연스러운 정비 유도를 

도모하고자 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뉴타운 사업’을 위

해 특별법까지 마련하며 지정되어 온 정책적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변창흠, 2008), 재정비구역에서 세운상

가군을 분리하고, 기존 구역은 소규모로 재구획하는 공

간적 과정들을 포함하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급진적

인 전환은 뉴타운식 도시재정비사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재정비정책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과도 같았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 도시재생본부를 발족하는 등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국가정부의 도시재생 계획을 반영

한 자체 도시재생정책을 기획하고 있었고, 이는 2015년 

3월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과 13개소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 선정, 그리고 그 해 12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

략계획’의 공표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으로 이어졌다

(서울특별시, 2015; 2017). 이처럼 도시재생 담론은 세운

상가군과 산업생태계라는 지역적·장소적 영토성을 갖

춘 대상을 발명하고 공식화함으로써 실천적 프로그램으

로 점차 체계화·구체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세운상가 

일대 지역은 지역적인 것을 매개로 정부의 직접적인 관

리의 대상으로 공식화되며 정책적 영토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1월 발표된 공식 세운

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 ‘다시·세운 프로젝트’

에서는 제조업과 기술이라는 영토화된 지역성에 근거하

는, 정책적 영토성 이상의 더욱 구체적인 작동 영역을 갖

춘 정책으로 실체화되었다. 그러나 세운상가 도시재생사

업의 공식화가 기존에 세운상가 일대를 포괄하고 있던 

재정비사업의 전면적인 취소를 의미하는건 아니었다.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운상가군과 그 일대 지역은 세운

재정비지구라는 명목의 단일한 재정비사업의 대상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재개발 담론이 재생 담론으로 전환

되는 과정, 특히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에서 

세운상가군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행정적으로 분리

되었다. 이는 세운상가군이 보존의 대상으로 공식화되었

음과 동시에, 재정비지구라는 재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정책적 영역에서도 벗어났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는 

세운상가군을 남북 축으로 한 을지로 일대의 제조업 밀

집지역들이 여전히 재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남게 되

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비

사업의 변경 이후 공식화된 세운상가 도시재생 사업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 일대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되었지만, 세운상가군의 활성화에 대한 논

의와 계획만 있을 뿐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은 사실상 부

재했다(송아라, 2019). 이처럼 세운상가 일대 지역이 재

생과 재정비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간이 되

어왔던 반면, 세운상가‘군’은 보존 논의 형성 과정에서 재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재생 담론이 단일한 통치 합리성

으로 작동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는 주변 지역들에도 적

용되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라는 정책적 영역성이 세

운상가군 내부의 그것과는 별개였음을 보여주는 것, 즉 

‘재생의 영역’과 ‘재정비의 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세운상가 활성화계획의 발표 이후 도시재생 ‘사업’의 

본격화는 두 가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국제공

모전의 진행이었다. 다른 하나는 대상 지역에 민관 거버

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체 재생사업’ 용역을 발주한 

것이었다(손창진, 2018). 세운상가군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 국제공모전이 세운상가 일대 재생사업의 물리공간

적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공동체 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용역의 발주는 도시재생사업의 사회공간

적 재활성화 목적을 지향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계기

와 수단을 통해 지역주민, 지역상인들을 도시재생의 행

위자로 엮어내려는 거버넌스화의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

어진다. 특히, 주민과 정책을 매개하는 계기를 지역의 

내부에서, 지역적인 것에서 발견하고 동원할 때 그 효과

는 더욱 강해진다. 2020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세

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프로그램인 ‘수리수리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은 도시재생 정책과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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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인·공동체를 매개하는 거버넌스 ‘위탁운영자’의 

역할과, 이를 위해 지역적인 것들이 동원되어온 흐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다시세운 프로젝트 거버넌스팀 소속 ‘세운공공’은 먼저 

세운·청계·대림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주민 수백 명과 인터뷰를 하며 이곳의 수리장인군을 발굴

해 왔습니다. 발굴된 수리장인들과 2015~2016년에는 ‘수

리수리얍’이라는 이름의 워크숍을 3차례 진행했습니다. 

세운·청계·대림상가에서 오디오, 비디오, 조명, 오락

기, 냉난방 기기 등을 고치는 수리장인들이 시민들이 수

리를 요청한, 추억이 담긴 고장 난 전기·전자제품을 고

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세운공공은 약 5개월간 수리 요

청 142건을 접수했고, 이 중 사연이 명확한 제품 70개에 

대한 수리를 각 분야 수리장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수리수

리얍은 수리 장인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는 자신의 기술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수리장인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운공공은 세운상가군 일대의 수리업과 제조업 등

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2017년 3월에 수리장인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리수리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리장인’이 발굴되

고, 이 장인들이 지닌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세운상가군

의 산업생태계가 제공하는 부품수급의 유연성을 시민들

의 수리 수요와 연결시키는 것, 이를 통해 수리장인들의 

‘자부심’과 ‘역량’을 높이고 제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

인하는 것, 이를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적 형태로 재조

직함으로써 주체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비록 하나의 거버넌스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과

정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재생이

라는 새로운 통치화 프로그램에서 지역적인 것을 활용

한 거버넌스화 과정, 요컨대 도시재생의 전문가가 지역

의 내부자가 되어 지역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참여하며, 

지역에 대한 앎을 획득하고, 그것을 배워야 할 것, 알아

야 할 것으로 재생산하여 하나의 산업으로까지 연계해 

내는 과정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수리수리 협동조합의 사례처럼, 거시적 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이었던 ‘공동체 활성화’, ‘역량 강화’,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표현들은 구체적인 통치의 대상

을 포착하며 정밀한 거버넌스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된

다. 동시에 여기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공동체’와 ‘거버

넌스’는 아파트의 주민, 문화예술인, 기술장인, 사회적 

경제조직, 재생 전문가들과 같은 구체적인 구성원들로 

구성된 시민협의회로 구체화 되었다. 강화되어야 하는 

‘역량’은 산업생태계가 지닌 ‘장인’의 각종 기술과 노하우

를 활용하거나 신세대에게 전수하고, 스스로 현대사회

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학습하는 

정책으로 세밀화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공동체 재생’

의 목적은 재생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간결

하게 요약된다(서울특별시, 2015). 이처럼 도시재생에서

의 ‘협력적 거버넌스 프로그램’는 공동체활성화 담당자와 

같은 도시재생의 전문가를 지역에 투입하여 면밀한 대

면과 관찰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도시

재생 정책의 공식적인 문제로 재생산한다. 또한, 교육·

행사·나눔·구술·협동조합과 같은 구체적 전략을 동

원하여 단순히 정책대상에 그치던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만들어낸다. 이와 같

은 일련의 흐름은 도시재생을 더욱 지역친화적, 사회친

화적인 정책사업으로 구성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일컫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도시재생이라는 정부정책이 가장 

적합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영토로 개간하는, 일

련의 ‘지역의 거버넌스화’ 작업으로 보이기도 한다(Rose, 

1996; 2000; 박주형, 2013).

협력적 거버넌스의 일면이 각종 개입을 통한 정부주

도 도시재생 정책의 안정적 착근에 있다면, 다른 일면은 

정부의 철수 이후에도 그러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비가역적인 거버넌스화 과정에 있다. 지역 

내부의 이해당사자들을 재생의 주체로 만들고, 지역 외

부의 사람·단체·기업을 지역의 행위자로 재생산해내

는 참여형 거버넌스 프로그램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이 내생적인 사회관계·정치관계·

경제관계의 지속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버넌스의 지향점이 정부의 관

리주의적 개입 없이도 삶과 사회에 대한 별다른 불평불

만 없는 사회관계를 만드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한 불평불만이 재생된 지역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 정부에게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의 거버넌스화 작업이 

단순히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를 수평적·협력적으

로 재편하는 작업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 거버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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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다양한 개입의 기술을 동원하여 세운상가 일

대를 재생의 영토로 만들어내는 작업은 ‘다시·세운 프

로젝트’의 3대 핵심 목표중 하나인 ‘공동체 재생’을 명확

하게 겨냥하고 있었다(서울특별시, 2015).

  “다양한 공동체가 서로 날줄 씨줄처럼 얽혀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공동체에 동시에 속하

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이 지켜주

기도 하는 것처럼 나에게 사회적·심리적 안전망이 돼주

는 공동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회가 아닐까요?”3)

(서울잡스 인터뷰 내용)

공동체가 다양한 층위에서 촘촘하게 번성하는 사회를 

‘좋은 사회’로 지칭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핵심 행위

자의 발언은 공동체를 단순히 통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공동체 

자체가 이중 삼중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며 사회 구

성원 간의 상호의존을 강화하는 사회관계의 시대적 이

데올로기로서 통치의 작업 내부에 배태되어 있음을 보

여준다. 이처럼 통치화의 맥락에서, 지역에서 ‘자연스럽

게’ 형성되어 온 각종 공동체들은 정부에 의해, 도시재생 

전문가에 의해,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시민협의체나 협동조합과 같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 

발굴되고 가시화되며 지역의 공식적인 행위자로 재규정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생적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까지도 부여받게 된다

(Rose, 1996; 박주형, 2013). 개인을 대신하여 공동체가 

존재하는 ‘재생된 공간’은 이러한 방식으로 통치대상 자

신이 자신에게, 공동체가 공동체에게 행하는 자발적 통

치, 즉 최상의 형태의 ‘관치 없는 협치(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로서의 거버넌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되며, 

권력의 외부에 놓인 비가시적 공간에서 ‘통치가능한

(governable) 대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박주

형, 2013).

도시재생의 영토성은 이렇게 발명되고 동원되는 공동

체에게 더 명확한 자치와 책임, 호혜의 경계선을 제공한

다. 재정비사업을 재생사업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정치

적 합리성이 세운상가 일대에서 실제로 조사되고 발견

된 제조업 산업생태계와 결합하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냈던 것과 달

리, 도시재생 사업의 명쾌한 성공을 위해 세운상가군이

라는 건축물만을 집요하게 지목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

은, 태초에 자율적인 산업생태계에서 발견되었고 대표

적인 주체 상으로 동원되어 온 협력적 공동체의 자치와 

책임 범위 또한 세운상가군의 내부로 제한하게 되었다. 

이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비물질적 관계망

이 선명한 물질적 경계를 갖춘 영토성과 결합하는 과정

이었고, 결과적으로 재생의 주체에게 자율적 통치와 그 

책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는 스스로의 내부에 더 강한 결속력과 동질성, 그리고 

배타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영토화의 전략

은 도시재생 대상 지역의 경계를 선명하게 하고 내부적 

동일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살려낸다’는 합리성이 작

동하는 영토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살려내지 않아

도 되는’ 영역을 자연스럽게 규정해내며, 이러한 이중적

인 공간의 합리성을 ‘일부를 살리기 위해 다른 일부를 

살리지 않아야 하는’ 영토화의 논리로 연결시킨다. 즉, 

재개발과 재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도시재

생 프로그램의 실질적 주체들은 특정 공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호명함으로써 스

스로를 재생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역시 특정 

공간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들은 정부

의 행위능력 외부에서 법과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이

미 사업이 시작되어 버린 ‘관계없는 일’로 취급하게 된다.

3. 통치에 대한 저항, 영역화를 통한 포섭

2000년대 초반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도하

에 재정비 사업 시행을 확정하고 보상과 이주 논의를 이

어오고 있던 세운 4구역과, 민간사업자에 의해 재정비사

업이 추진되고 있던 3-1, 2, 4, 5, 6, 7구역은 세운상가 도

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2018년 말부터 재개

발을 본격화하고 이 구역들의 밀집된 제조업체들의 철거

가 시작되었다(오마이뉴스, 2019년 12월 15일자). 이에 

제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재개발의 중단과 일대 산업생태계의 보존

을 주장하며 천막농성, 집회행진, 반대 서명 수집,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등의 각종 반재개발 운동에 나섰다(오

마이뉴스, 2019년 12월 15일자). 이러한 저항의 움직임은 

재정비사업의 허가 주체인 서울시에게 빠르게 전달되어 

이듬해 1월 서울시의 ‘을지로 일대 재개발 전면 재검토’ 

선언으로 이어졌다(연합뉴스, 2019년 1월 23일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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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대책 마련을 약속한 약 1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세

운상가 일대 지역의 재개발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는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3, 4, 5구역 일대의 사업시행인

가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아니었다. ‘삶의 터전과 흔

적이 송두리째 쓸려나가는 전면적 재개발을 중단시킨 것

만으로도 시장을 한 보람이 있다’는 서울시장의 발언(문

화일보, 2019년 4월 12일자)과는 달리, 사업시행자들은 

분양을 시작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재개발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오마이뉴스, 2019년 12

월 15일자). 실제로, ‘재정비 촉진계획의 성공적인 시행

이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과 직결’된다는 서울시 도시

계획관리위원회의 언급은 도시재생 계획의 핵심 행위자

인 서울시가 세운상가군 주변 지역의 재정비조차도 세운

상가군의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공간전략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송아라, 2019). 세운상가군의 

건축유산적 가치·산업생태계·잠재적 공동체의 성공적

인 재활성화를 위해 획득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역사문화

적 가치·산업생태계·공동체가 철거되고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는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지역에 자본과 인구를 집중시켜 왔던 발

전국가의 공간전략을 상기시켰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상인, 시민, 활동가들은 ‘청계천을

지로보존연대’를 조직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 산업생태계의 핵심인 3구역과 5

구역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비

판을 이어갔다. 세운상가 보행데크를 경계로 상가군 내

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제조업과 지역

공동체의 재생을 핵심 키워드로 내걸며 재생사업의 성

취를 만들어내고 홍보하던 것과 유사하게, ‘재생의 영역’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개발에 대한 반대 또

한 제조업과 지역공동체의 보존과 재생을 재개발 저지

를 위한 핵심 근거로 동원했다. 이러한 점에서, 재개발 

영역의 통치적 합리성을 재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

치적 요구와 연대를 통한 집단행동은 결국 영토적으로 

분리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판이자 개선에 대한 요

구였다고 할 수 있었다. 재정비사업을 재생사업으로 대

체해야 한다는 정치적 합리성이 세운상가 일대에서 실

제로 조사되고 발견된 제조업 산업생태계와 결합하며 

재정비구역 전체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냈

던 것과 달리, 도시재생 사업의 명쾌한 성공을 위해 세운

상가군이라는 건축물의 내부만을 집요하게 지목하는 도

시재생 프로그램은 재생되는 산업생태계의 경계와 작동 

범위 또한 세운상가군의 내부로 국한되었다. 이는 하나

의 ‘거대한 공장’과 같이 기능하고 있던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는 영역화를 통한 통치화의 과정 속에서 재

생되는 산업생태계와 방치되는 산업생태계로 이원화됨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의 상징

적 거점 공간인 ‘세운옥상’에 버젓이 전시되어 있는 ‘세운 

4구역 재정비사업’의 개요와 조감도는 재정비의 성공이 

재생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철거식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의 상호보완적 공존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재정비 사업이 중단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이듬해 

2020년 3월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 추진, ‘기존산업 보호’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현재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152개 

구역의 해제와 재생사업으로 전환 등이 핵심 방안으로 

포함되었다. 서울시가 제시한 세입자 대책은 5구역에 재

개발 시행사의 기부채납을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

여, 사업 철회가 어려워 사실상 퇴거를 막을 수 없는 3구

역 및 5구역 일대의 제조업 관련 세입자들을 입주시키는 

것이었다. 산업재생의 핵심은 일대에 공공임대상가, 청

년창업지원, 생활SOC, 공동 작업장 등이 들어서는 공공

산업거점 8곳을 조성하여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융화를 

도모하는 것에 있었다. 보다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서울

시 도시재생실장이 ‘구역을 1천개 이상으로 쪼갠다는 개

념’으로 볼 수 있다고 표현한 152개의 재정비 구역의 지

정 해제이다(연합뉴스, 2020년 3월 4일자). 이는 공식적

으로는 일대의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별 

필지의 스케일로 개발단위를 분할하여 재정비사업을 주

민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재생사업으로 대체하려는 의도

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한 달 후인 2020년 4월 

실제로 해제된 재정비 구역은 89개에 불과했으며, 나머

지 63개 구역은 재정비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해제구역 일몰을 1년간 유예 받았다(오마이뉴스, 2020

년 4월 23일자).

재정비구역의 해제와 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변

화는 일견 세운상가군과 주변 지역을 분리하여 다른 공

간담론이 작동하는 영역으로 구분해 온 기존 도시재생정

책에 대한 반 재개발 측의 승리로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다양한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제조업 산업생태계를 보존

하고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조화를 통한 산업재생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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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서울시의 대책안은 세운상가군의 산업재생의 

계획과 매우 흡사한 것이었고, 이는 곧 세운상가군 내부

에 국한되어 있던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주변지역으로 확

장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시재

생의 통치성은 비판·반발·저항에 직면하며 전복되거

나 무너지기 보다는 재영토화의 전략전술을 통해 그러한 

비판마저도 흡수하고 더욱 확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

정비사업의 재검토 과정에서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버린 제조업 밀집구역의 재개발 사업과, 

지역주민의 의지를 존중하여 연장된 재정비구역 일몰기

한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내부에 여전

히 철거재개발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얽혀 여전히 작동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 차례에 걸친 세운상가 도시재

생사업의 재영토화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재정비구

역은 도시재생이 국가의 모든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거나, 

모든 철거재개발의 대상지를 재생의 대상지로 전환하는 

보편적 정책 프로그램이 아님을 예증한다. 앞서 논하였

듯 쇠퇴지역이나 재개발구역은 일차적인 재생의 후보군

에 불과할 뿐, 실제 도시재생은 지역적인 것을 발명하고 

이를 재생의 배경이자 대상으로 영토화할 수 있는 장소

에서 비로소 실천되는 공간담론인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 정책과정에서의 통치성과 영토화 전략에 

주목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드러낼 

수 있었다. 첫째, 관념적 담론에 머물던 도시재생은 실제

적인 재생의 대상인 ‘지역적인 것’의 발명을 통해 영토화

된 작동의 조건과 배경을 획득하고 현실에 개입하는 정

책으로서 구체화 될 수 있었다. 세운상가 도시재생의 경

우, 이는 ‘세운상가군’과 ‘제조업 산업생태계’라는 지역의 

독특한 경관과 존재양식을 재생의 대상으로 재조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도시재

생 프로그램이 대상에 개입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동원되어 오고 있었다. ‘지역의 거버

넌스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통치화의 기술은, 도시

재생정책의 기획자인 정부를 대신하여 다양한 재생의 전

문가들을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유리한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거버

넌스 관계로 재생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생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 직접 투입

되어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면담을 통해 지역사회

의 삶의 깊숙한 부분에서까지 재생 주체화의 가능성을 

발굴해냈으며, 이는 또다시 다양한 거버넌스 전략을 통

해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성으로 표상되어왔다. 

셋째, 이러한 거버넌스화 작업을 통한 지역의 주체화 작

업은 ‘공동체’라는 집합적 주체의 상과 결합하며 ‘스스로 

알아서 통치하는’ 자발적인 지역사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낸다. 세운상가의 경우 단순히 모든 주체를 기술

자나 장인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

며, 내부적 갈등이나 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공동체로서 ‘주민협의회’나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적 주체 모델이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촉진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넷째, 앞서 정리한 통치화 프로그

램은 재생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역에 대한 명확한 ‘(재)

영토화’를 통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곧 도시재생이 국가나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며 작동하는 

통치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내부에 특정한 동질성을 

갖추고, 이에 근거하여 배타적인 재생의 주권과 책임이 

부여되는 구체적인 ‘재생의 영토’를 매개이자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실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나타나는 제조업 산업생태계

를 포괄하는 주변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논란과 저항, 그

리고 도시재생사업의 피드백과 재영역화 과정은 이와 같

은 ‘영토화를 통한 통치’의 전략을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사례연구는 ‘영토화를 통한 통치’로 함축

할 수 있는 한국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현실에서 빚어

내는 정부와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간의 새로운 경제

적·정치적·복지적 관계성, 통치의 합리성과 국가 주권

이 선제적으로 주어지거나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통치성을 촉진하는 통치 기예(art)와 사물들의 배치

(dispositif)를 통해 관계적으로 만들어지고 발현되며 재

생산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註

1) 실제로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파놉티콘의 예시

를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감시자 없이 감시의 효

과를 발생시키는 규율권력의 체계는 특수한 형태로 

배치되고 외부와 경계지어진 파놉티콘이라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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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체화된다. 동시에 파놉티콘이라는 공간은 

그 내부에서 관계적 권력망을 형성하는 인구집단을 

가시적인 통치대상으로 구분해내는 경계로 작동한

다(Philo, 2001; Legg, 2005).

2) 1.31 대책 발표 시 박원순 전 시장의 발언(조명래, 

2013:28-29에서 재인용).

3) OO은대학연구소 ‘다시세운 프로젝트’ 공동체 재생 

사업 담당자(서울잡스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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